
[세금상식] 

 

6월말의 대량 매입, 세무조사 자초한다! 

(국세청, 2007. 5.)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산 씨는 6월말 경 올 가을 김장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는 김치냉장고를 대량으로 매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공인회계사인 친구 나공인 씨가 6월말에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 

며칠만 참았다가 7월초에 매입하라고 말렸다. 

친구인 공인회계사 나공인 씨는 왜 6월말에 매입하지 말라고 했을까? 

 

● 6월말에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6월말에 매입하든 7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제 문제만 해결되면 아

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 1.부터 6. 30.까지를 

제1과세기간, 7. 1.부터 12. 31.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세금을 신고ㆍ

납부하도록 하고,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6월말에 대량매입을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6. 30. 현재 매입은 이루어졌으나, 이

에 대한 매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신고성실도 아주 

낮게 나타날 것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환급을 해 주는데, 현지확인조사는 과세기간 전

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러므로 매입시기를 잘못 잡으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

게 된다. 

매입금액이 크지 아니한 경우,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이루

어지지 않으므로 신고성실도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

게 되면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 7월초에 매입하는 경우 

 

반면, 7월초에 매입을 하게 되면 동 매입물건은 12월 말까지는 판매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입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거나 신고성실도가 나빠질 우려는 없게 된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일에 임박해서는 대량매입을 삼

가는 것이 좋다. 괜히 사서 세무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